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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 변수의 조절효

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계속고

용 지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세대 변수 자체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0대와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했으며, 이는 이들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민감도

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지각된 비용은 계속고용 지지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고용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영

향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3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통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지각된 

비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저출산, 고령화, 계속고용, 세대, 정책지지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이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통계

청, 2025).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어 2000년 1.48명에서 2010

년 1.23명, 2020년 0.84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통계청, 2024). 또한,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 특히 성별로는 여성

** 제1저자

** 교신저자



168  ｢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1호

(21.5%)이 남성(17.0%)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4.5%p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4).

이러한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은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노동시장, 연금, 복지, 경

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2023)

에 따르면,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205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한국은행, 2023).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년

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계속고

용장려금은 2,649개 사업장, 7,888명의 근로자에게 지원되었으며, 이 중 재고용 형태가 77%, 정년

연장이 15.4%, 정년폐지가 7.6%를 차지하였다(고용노동부, 2024). 특히 2024년부터는 계속고용장

려금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

었다(고용노동부, 2024). 이러한 정책은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계속고용제도의 확대는 세대 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머니

투데이, 2025).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

장에서는 정년연장 후 7년 경과 시점에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2024). 이러한 결과는 정년연장이라는 계속고용이 청년들의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세대 간 갈등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최유석 외, 2015). 실제로 2022

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했다(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23).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직장 내에서도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

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기반 조직문화가 세대 갈등의 핵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최영순 외,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 세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함께 이들이 이전 세대와 달리 높은 학력, 건

강 수준,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계속고용에 대한 요구와 젊은 세대의 인식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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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Ⅱ. 논의의 배경

1.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논의

1)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이론

저출산과 고령화는 상호 연결된 현상으로서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의 

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2002). 인구변천이론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높은 출산

율과 사망률이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고 출산율이 뒤이어 감소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Kirk, 1996). 특히 제2차 인구

변천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은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확산, 여성의 지

위 향상 등이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Van de Kaa, 2004).

제2차 인구변천은 가족형성 패턴의 변화, 출산 조절의 효과적 기술 발전,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

현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가치관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Lesthaeghe,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동의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Coleman, 2006). 한국 사회도 압축적 경제성장과 함께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 도전

에 직면하게 되었다(통계청, 2021).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인구학적 균형 이론(Demographic 

Equilibrium Theory)’을 적용할 수 있다(Demeny, 2003). 이 이론에 따르면, 인구의 연령구조는 출

산율, 사망률, 이민율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Preston, Heuveline, & Guillot, 2000). 

또한 ‘세대교체 이론(Generation Replacement Theory)’은 출산율 저하가 세대 간 인구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Lutz, Sanderson, & Scherbov, 

2008).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약 2.1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세대가 갈수록 인구규모가 축소

되고 전체 인구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Goldstein, Sobotka, & 

Jasilioniene, 2009). 한국의 경우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

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고착화되어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이삼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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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노동투입 감소

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olow, 1956; Swan, 1956). 솔로우-스완(Solow- 

Swan) 모형에 따르면, 생산함수에서 노동투입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산출량 감소로 이

어진다(Mankiw, Romer, & Weil, 1992).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매일경제, 2019).

그러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기술혁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투입 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Lucas, 1988). 특히 

R&D 투자 확대, 교육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Jones, 2005). 실제로 일본과 같은 고령화 선진국

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적절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경제효

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cemoglu & Restrepo, 2017).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령구조 배당(Age-Structural Dividend)’ 이론은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제공한다(Lee & Mason, 2006). 이 이론은 제1차 인구배당(first demographic 

dividend)과 제2차 인구배당(second demographic dividend)을 구분하는데, 제1차 인구배당은 생산

가능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일시적 경제성장 효과를, 제2차 인구배당은 고령화에 대비한 자본축

적 증가에 따른 장기적 성장 효과를 의미한다(Lee & Mason, 2009). 

한편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Bloom, Canning, & Fink, 2010).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청장

년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저축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인구고령화는 총저축률 하락과 소

비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Modigliani & Brumberg, 1954). 이는 투자자금 감소를 통해 자본축

적을 저해하고, 잠재적으로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Summers, 2014).

반면,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및 금융자산 축적이 오히려 저축률을 높이는 ‘역설적 저축 증가

(paradoxical saving increase)’ 현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Börsch-Supan, 2003). 특히 공적연금

의 불확실성이 높거나 보장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 증가할 수 있다(Skinner, 2007).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재정안정성

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인의 노후대비 저축 동기가 강화되고 있다(윤석명 외, 2010).

총공급 측면에서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 이론이 고령화 사회

의 노동시장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Acemoglu, 2002). 이 이론에 따르면, 기술발전이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부정

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Frey & Osborne, 2017).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된 경제

에서는 저숙련 노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고숙련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숙련 편향적 성

장(skill-intensive growth)’이 가능하다(Autor & Dorn, 2013).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Auer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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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hale, & Kotlikoff, 1994).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이론은 현행 재정정책이 미

래 세대에게 미치는 부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Kotlikoff, 1992). 이 관점에

서 저출산･고령화는 생애주기에 따른 순조세부담(net tax burden)의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Auerbach & Kotlikoff, 1987). 특히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제도는 저출

산･고령화로 인해 기여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불리해지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Feldstein & Liebman, 2002).

‘세대 간 계약(Intergenerational Contract)’ 이론은 복지국가의 세대 간 자원이전 메커니즘을 설

명한다(Thomson, 1989). 암묵적 사회계약으로서의 세대 간 계약은 현 근로세대가 노인세대를 부

양하고, 미래에는 그들의 자녀세대로부터 부양을 받는 호혜성에 기반한다(Esping-Andersen & 

Sarasa, 2002).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양비(dependency ratio)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세대 

간 계약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신화연 외, 2016). 한국의 경우,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

구/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21.7%에서 2067년 102.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대 간 부양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동태적 비효율성(Dynamic Inefficiency)’ 이론은 인구고령화가 자본축적과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Diamond, 1965; Blanchard & Fischer, 1989).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성장률 

감소는 황금률(Golden Rule) 자본축적 수준을 변화시키며, 극단적인 경우 경제가 동태적으로 비효

율적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Abel et al., 1989). 이는 과도한 자본축적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저해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적절한 세대 간 이전정책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을 가져올 수 있다(Weil, 2008).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Becker, 1964; Arrow, 1973).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산성은 교육,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함수

이다(Mincer, 1974).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면서 경험적 인적자본은 증

가하나,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된 인적자본은 감소할 수 있다(Skirbekk, 2004).

통계적 차별이론은 고용주가 개인의 생산성을 정확히 관찰할 수 없을 때, 연령과 같은 관찰 가

능한 특성에 기반하여 차별적 고용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Phelps, 1972). 고령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통계적 차별은 노동시장의 연령분절화(age segmentation)를 심화시키고,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김주영 외, 2019).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 이론과 ‘직무-능력 불일치(Job-Skill 

Mismatch)’ 이론은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를 설명한다(Acemoglu & Autor, 2011). 

기술변화가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

지 못하는 고령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이철희, 2018).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가 일반적인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고령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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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고용 지지에 관한 논의

1) 계속고용 지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계속고용은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데,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이진희･김남조, 2021). 기업은 60

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갖되, 고용 방식(재고용･정년 연

장･정년 폐지)은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지은정, 2016).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계속고용 정책을 지지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근로자는 경험과 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라는 인적자본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직결된다(Becker, 1964). 고령 근로자들은 장기간 형성된 숙련된 지

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본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기영화, 2013). 따라

서 계속고용을 통해 이러한 인적자본의 손실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박우성･이병하, 2016).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Perspective)에서 보면, 계속고용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

동시장 제도와 사회보장체계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석재은･이기주, 2016).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및 확대는 이러한 제도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김태영･임영언, 2012).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고령자의 계속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건강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Havighurst, 1961). 이 이론에 따르면,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은 고령

자에게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

과가 있다(박재철, 2012). 즉, 계속고용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의 전반

적인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Modigliani와 Brumberg(1954)의 생애주기 소득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 전체에 걸쳐 소비수준을 평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정책은 개인

의 소득흐름을 연장시켜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지은정, 2016).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켜 정년 이후 소비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인력다양성(Workforce Diversity) 관점에서 볼 때, 연령 다양성은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Kunze et al., 2011). 계속고용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

는 환경은 세대 간 지식 전수와 다양한 관점의 교류를 촉진한다(김정호, 2010). 이러한 관점은 계

속고용 정책이 단순히 고령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 조직 전체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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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계속고용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고령화에 

대응하였는데, 그 경험은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김태영･임영언, 2012). 일본

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는 기업 내부 지식의 유지 및 전수, 인력구조의 안정화, 고령

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2021).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은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계속고용 정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석재은･이기주, 2016). 정년이 지난 후에도 일

정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참여함으로써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연기시키고,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사회보장제

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기영화, 2013).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계속고용 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남재량, 2021). 계속고용 정책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

2) 계속고용 지지 영향 요인에 관한 논의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계

속고용에 대한 태도, 선호, 지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계속고용 지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부족은 계속고용제

도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계속고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한국경제, 2024).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는 계속고

용 지지의 주요 요인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한 살(1세)씩 늦춰져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적 괴리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국 

민일보, 2024).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기업과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

차 개선’(22.3%)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 2024). 

다음으로 계속고용 지지에 대한 개인적 영향 요인으로는 연령 및 세대를 들 수 있다. 2024년 한

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계속고용의 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24).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70대 이상(52%)에 이어 18세∼29세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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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이 그 다음 높은 비율로 ‘단계적 정년연장’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로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40대∼60대(30% 이상)가 20대∼30대(20%대)보다 더 높은 선호를 보였

다. 특히 60대의 경우 35%가 재고용 의무화를 선택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이는 현재 ‘정년 이후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민일보, 2024). 

또한 계속고용을 지지하는 개인적 이유 중에서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계속고용 지지에 영향

을 미쳤다. 2024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연장’

을 가장 선호하는 계속고용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안정성 추구를 반영한다(국민일

보, 2024). 그리고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도 계속고용 지지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설

문조사에 따르면,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 87.8%가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한국경제, 2024). 특히 18세∼29세 청년층에서는 68.9%가 직무급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선호한 반면, 60대는 53.3%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였다(한국경제, 

2024). 이는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의 연령대별 차이가 계속고용의 방식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 추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다양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모형과 방법

1. 연구의 가설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인

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지지도 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확립

해왔다. Silverstein과 Giarrusso(2010)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

하는 개인일수록 고령자 지원 정책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위

험인식 이론(Risk Perception Theory)을 적용한 Van der Linden(2015)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이 높을수록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저출

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개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Taylor-Gooby와 Zinn(2006)는 위험 인식

의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개인은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같은 대응 정

책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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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관점에서, Benton과 Diegert(2018)는 개인이 사회

적 위기 상황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높게 인식하

는 개인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 및 연금 재정 안정화와 같은 편익을 더 크게 평

가할 가능성이 있다(Benton & Diegert, 2018).

세대 간 연대 이론(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ory)을 적용한 Bengtson과 Oyama(2010)의 연

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이 세대 간 연대 의식과 상호 지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개인은 세대 간 공존과 협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은 계속고용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세대별로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과 계속고용 지지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세대에 따

라 인구통계학적 위기 인식이 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다. 세대 간 갈등 이론(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ory)에 따르면, 세

대에 따라 사회적 자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Binstock, 2010). 특히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는 계속고용과 같은 정책에 대해 서로 상

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Walker(2012)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

화 우려 때문에 계속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반면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경

우 이러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vallfors(2008)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세대별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지도 간의 관계가 다르게 인식함을 발견했다. 

자기이해관계 이론(Self-interest Theory)을 적용한 Lynch와 Myrskyla(2009)의 연구에서는 세대

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비용과 편익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이에 따라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나

타난다고 주장한다. 고령 세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예: 계속고용 기회)

과 직결될 때 관련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젊은 세대는 사회 전체의 장기적 비용

과 편익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Lynch & Myrskyla, 2009).

가치관 차이의 관점에서 Inglehart와 Welzel(2005)은 세대별로 형성된 서로 다른 가치체계가 사

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

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며, 이는 정책 지지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Inglehart & Welzel, 2005).

세대 간 형평성 인식(Intergenerational Equity Perception)에 관한 Taylor-Gooby와 Martin(2010)

의 연구에서는 세대에 따라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가 다

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할수록 세대 간 형평

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Taylor-Gooby & Martin, 2010). 



176  ｢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1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세대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인식과 계속고용 지지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효과와 세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계속고용 지지이며, 독립변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며, 조절변수

는 세대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계속고용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모형

에 포함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2. 자료수집 및 변수의 측정

1) 데이터의 출처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에 대

한 국민인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1) 이 조사는 인구구조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한국리서치, 2024). 이 조사는 2024년 3월 기준 

전국 92만여 명의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으로 추출한 

1,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웹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이다(한국리서치, 2024).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될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1) 본 데이터는 ‘대한민국 정책프리핑’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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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지지’는 “귀하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

항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 ②대체로 반대한다, ③대체로 찬성한다, ④매우 찬성한다’의 4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은 “귀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

한 인구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생각으로 ‘①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②대체로 부정적일 것이다, ③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④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다, ⑤매우 긍정적일 것이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세대’는 “올해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응답자들

을 ‘①20대 이하,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2)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 ‘지각된 비용’은 “다음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에 끼

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1. 생산가능인구

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2. 고령자 부양을 위해 세금이 오르는 등 젊은 세대의 부담

이 커질 것이다, 3. 출생아 수가 줄어 교육 및 병역 인력 감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4. 지방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라는 지문에 대해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대

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의 응답카테고리로 응답을 받은 후 그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주민등록 상의 성별로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학력’은 “학교는 어

디까지 마치셨습니까?”라는 문항으로 ‘①고졸 이하, ②대졸, ③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혼인 상태’는 ‘①미혼(=기준), ②기혼, ③사별/이혼’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자녀 수’는 “귀하의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

다. ‘소득’은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

까?”라는 문항으로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⑧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⑨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⑩1

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⑪2천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속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50.60%)이 남성(49.40%)보다 약간 더 

많아 거의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 63.27%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23.20%, 

2) 원설문지는 연령을 연속형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선 세대 구분을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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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이상 13.53% 순이었다. 세대의 경우 60대 이상이 3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0대가 19.95%, 40대가 17.81%, 20대 이하가 14.81%, 30대가 14.55% 순이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

혼이 60.79%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31.42%, 사별/이혼이 7.79%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

구분 응답자 비율(%) 구분 응답자 비율(%)

성별
남성 577 49.40

학력

고졸 이하 271 23.20

여성 591 50.60 대졸 739 63.27

세대

20대 이하 173 14.81 대학원 이상 158 13.53

30대 170 14.55
혼인
상태

미혼 367 31.42

40대 208 17.81 기혼 710 60.79

50대 233 19.95 사별/이혼 91 7.79

60대 이상 384 32.88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먼저 계속고용 지지

는 4점 만점에 평균 1.896으로 계속고용에 대해 대체로 낮은 지지를 나타냈다. 저출산･고령화 영

향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2.094점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거나 중립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각된 비용은 4점 만점에 평균 3.478점으로 응답자들이 비용을 상

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수는 평균 0.346명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11점 만점에 평균 5.520점으로 중위 소득 수준

이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계속고용 지지 1,168 1.896 0.736 1 4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 1,168 2.094 0.796 1 5

지각된 비용 1,168 3.478 0.493 1 4

자녀 수 1,168 0.346 0.711 0 4

소 득 1,168 5.520 2.347 1 11

2.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계속고용 지지와 저출산･
고령화 영향 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인식할수록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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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지지와 세대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고령층일수록)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계속고용 지지와 지각된 비용 사이에도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계속고용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여겨질수록 계속고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과 지각된 비용 간에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저출

산･고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계속고용에 따르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은 교육 수준 및 소득과 낮은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 수준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와 지각된 비용 간에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계속고용에 

따른 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들 중 학력과 자녀 수 및 소득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학

력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고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수와 소득 간에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

낸다.

<표 3>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1. 계속고용 지지 1.000 

2.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 0.169*** 1.000 

3. 세대 -0.114*** -0.040 1.000 

4. 지각된 비용 -0.194*** -0.473*** 0.063** 1.000 

5. 학력 -0.023 -0.083*** -0.002 0.034 1.000 

6. 자녀 수 0.019 -0.041 -0.066** 0.035 0.115*** 1.000 

7. 소득 0.010 -0.082*** -0.027 0.112*** 0.232*** 0.179***

주: * p<0.1, ** p<0.05, *** p<0.01

한편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다중회귀모형의 분산팽창지수(VIF)도 

전체적으로 10보다 낮았으며,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평균 VIF가 1.61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효과 및 세대 간 차이를 상호

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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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형 1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 변수는 계속고용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계속고용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이 노동시장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정순둘 외, 2015). 

 

<표 4> 다중회귀분의 결과

변수명
Model 1 Model 2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 (A)
0.094***
(0.035)

0.193***
(0.073)

세대
(기준: 40대)

20대 이하 (B)
0.099

(0.083)
0.131

(0.241)

30대 (C)
0.035

(0.074)
0.409*
(0.211)

50대 (D)
-0.010
(0.075)

0.305
(0.220)

60대 이상 (E)
-0.062
(0.071)

0.229
(0.190)

A * B -
-0.012
(0.108)

A * C -
-0.172*
(0.095)

A * D -
-0.145
(0.105)

A * E -
-0.130
(0.084)

지각된 비용
-0.215***

(0.056)
-0.212***

(0.057)

성별 (기준: 남성)
-0.057
(0.043)

-0.055
(0.043)

학력
-0.021
(0.038)

-0.020
(0.038)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69
(0.067)

-0.082
(0.067)

사별/이혼
-0.015
(0.100)

-0.032
(0.100)

자녀 수
0.035

(0.037)
0.038

(0.037)

소득
0.013

(0.010)
0.014

(0.010)

절편
2.498***
(0.272)

2.262***
(0.316)

관측치 1,168 1,168

F값 4.92*** 4.21***

R-squared 0.060 0.065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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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대 변수는 40대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모든 세대(20대 이하,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세대 간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 수준

에 별다른 직접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유석 외(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노인

세대와 많은 갈등이 있다고 인지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지각된 비용은 계속고용 지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령자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계속고용을 덜 지지하는 경

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자원의 제한성과 분배 갈

등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순둘･정주희･김미리(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은 모형 1에 비해 회귀계

수 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했을 때 저출산･고령화 인식의 주효과가 더 커

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대별 차이를 통제했을 때, 저출산･고령화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

는 영향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인

식이 사회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Naumann et al.(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세대와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30대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인식의 상호작용(A * C)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30대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40대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30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도가 40대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Min & Cho(2018)의 연구에서 고용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30대가 자신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경제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애주기 단계에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정책 지지에 더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김지현･배윤진･김문정(2024)의 주장과도 일치

한다. 특히 30대는 경력 형성 초기 단계이면서도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세대로, 노동시

장의 불안정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문은영･김정숙, 2013)와도 맥을 같

이 한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비용이 계속고용 지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지각된 비용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이 일관되게 유지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자원 경쟁에 대한 인식

이 노동시장 정책 지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인식이 집단 간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Esses et al.(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저

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고용 지지가 상승하는 양(+)의 관계가 관찰된다. 그

러나 이 관계의 강도 및 기울기는 세대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대 이하 집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과 계속고용 지지 간에 가장 급격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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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고

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0

대 집단 역시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40대와 50대는 중간 정도의 기울기를 나타냈다.

<그림 2> 세대의 조절효과

반면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의 변화에 따른 계속고용 지지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상

관없이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세대 간 계속고용 지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세대 간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낮은 조건에서는 60

대 이상의 계속고용 지지가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가장 낮으나,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이 높은 

조건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감소하며 특히 20대 이하의 계속고용 지지가 현저히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영향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세대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의 

증가가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 수준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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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세대가 조절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영향 인식과 세대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계속고용에 대한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얼마나 높이 인지

하느냐가 노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람들이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인구 감소나 연금제도 부담 증가, 그리고 복지 지출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계속고용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세대 변수 자체는 계속고용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세대 변수 중 30대와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30대는 기준집단인 40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인

식이 계속고용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30대가 

직업 경력 형성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도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인

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0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연령대이므로,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예

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각된 비용 부담 인식이 클수록 계속고용 지지가 낮아졌다. 저출

산･고령화가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사회보장체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클수록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감소했다. 이 결과는 계속고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소통 전략을 마련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3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가

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속고용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

서는 지역 일자리 정보와 노후준비 교육을 결합한 ‘30대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고용안정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모델을 개발하여 고령화로 인한 비용 부담 우려를 완화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대협력형 지역기업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청년과 

노인을 함께 고용하는 기업에 조달사업 참여 우선권과 시설개선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시니어 직무재설계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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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세대공유 일자리 허브’를 조성하

여 노인의 경험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업 및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 고용 증가가 지역 소비 진작 및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

여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인구변화 대응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을 시각화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 미디어와 협력하여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알려야 한다. 또한 지역 내 학교, 기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영향 인식과 계속고용 지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세대별 

차이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

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회성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시성의 문제로 인해 변수 간 인

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인식과 계속고용 지지 간의 동태적 관

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

에 대한 인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가 정책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계속고용 지지를 측정함에 있어 정책의 다양한 차원(예: 법적 강제성, 기업 규모별 적용, 직

무 유형별 차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또는 근로자의 직무 유형에 따라 수용성과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반영한 다차원적 지지 측정 도

구를 개발하고,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정교한 연구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별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지위, 고용 안정성, 노후 준비 상태 등

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 특히, 30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정규직 vs. 비정규

직) 등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인식과 정책 지지의 관계가 이질적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세대 내 이질성을 탐구하고, 보다 세분화된 분석 단위를 활용하여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엄밀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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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rcepti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on Support for Continued 
Employm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eration

Eun, Jonghwan

Lee, Jaewa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percep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low fertility 

and aging on support for continued employment policies in Korean society,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erational variable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Immigration Polic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interaction terms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awareness of the impact of low fertility and aging significantly increases support 

for continued employment policies. While generational variables themselve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ose in their 30s and perceptions of low fertility and ag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fluence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 perception on support 

for continued employment was stronger among those in their 30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resulting from their life-cycle characteristics and sensitivity to labor 

market instability. Additionally, the perceived costs of low fertility and aging consistently had a 

negative impact on support for continued employment polic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of continued employm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wareness about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develop differentiated policy communication 

strategies targeting those in their 30s, and design policies from a balanced cost-benefit 

perspective that emphasizes benefits.

Key Words: low fertility, aging, continued employment, generation, policy support


